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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1972∼1973년 박정희 정부의 영림공사 설립과 폐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이라는 산림정책 전환

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매틀랜드가 개발한 정책 집행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전환의 의미를 분

석하였고 문헌 자료를 활용한 맥락 분석으로 정책 전환의 원인을 밝혔다. 박정희 정부는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산에서 소

득이 나오는 산지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1972년 12월 산림개발법을 제정하고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을 법제화하였

다.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내 사유림의 경영권을 영림공사에 강

제로 위탁하고 미래의 산물 수익을 산림 소유자와 분배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으로 

1972년 산림청 예산의 약 6.4배,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에 준하는 규모인 4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1973년 

2월 비상국무회의에서 산림개발법을 개정하여 영림공사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농림부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졌다. 매틀랜드의 이론을 적용하여 영림공사의 폐지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이라는 정책 전

환을 해석하면, 정책 목표의 모호성을 줄이고 정책 수단을 둘러싼 갈등을 낮추기 위해 정치적 집행 과정을 행정적 집행 과

정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산림정책 전환을 낳은 가장 큰 요인은 1972년 10월 유신 선언이라는 정치적 변동이

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제시한 1980년대의 국가 청사진 중 하나는 민둥산을 말끔히 

녹화한 아름다운 국토였다. 이로써 산림녹화는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과제인 유신 과업이 되었다.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변동

에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10년 내 유신 과업 달성이라는 시간적 제약, 산림청과 영림공사

의 업무 중복성이 더해졌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개발의 주체로 설정한 영림공사 설립을 포기하고 강력한 내무부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10년 내 산림녹화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auses of changes to forest policy under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between 

1972 and 1973,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subsequent aboli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Corporation 

(FMC) and the transf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study applies Matland’s ambiguity–conflict model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mploys a 

contextual analysis of laws and government documents to explain the drivers and implications of this change. In 

December 1972, the Forest Development Act was enacted to restore degraded forests and promote forest-based 

economic development. The Act institutionalized the FMC and the Forest Development Fund, proposing a large-scale, 

state-led management model for addressing the fragmented structure of private forest ownership. This designated 

special forest development areas, the transfer of forest management rights to the FMC, and promised revenue-sharing 

with private forest owners. The government planned an investment of approximately 40 billion won, which was about 

six times the annual budget of the Korea Forest Service. In February 1973, the government amended the A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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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FMC-related provisions and revis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ransfer the Korea Forest Service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is change marked a shift from political implementation towar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which was aimed at reducing goal ambiguity and policy conflicts. The decisive factor was the 

political reconfiguration following the October 1972 Yushin Declaration, which elevated forest greening to a national 

priority. Meanwhile, fiscal burdens associated with the FMC model, tight time constraints, and the institutional 

overlaps between the FMC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further prompted Park to abandon the FMC-centered strategy 

in favor of forest greening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trong governance.

Key words: Park Chung-hee, forest management corporation, forest development fund, yusin regime, ambiguity–conflict 

model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1972∼1973년 박정희 정부의 영림공사 

설립과 폐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이라는 산림정책 전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1972년 박정희 정부가 1년간 논의 

끝에 산림개발의 주체로 설정한 영림공사는 당시 산림 황폐

화와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라는 산림 문제를 해결하여 산

에서 소득이 나오는 산지경제권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

안이었다. 논의만 된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예산, 조직 등이 

마련되었다. 

｢산림개발법(1972.12.30.)｣을 제정하여 대규모 특수개발

지역의 산림을 경영하는 조직으로 영림공사를 설립하고, 영

림공사 설립에 들어가는 자본금 200억 원을 정부가 전액 출

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개발법｣의 핵심은 특수

개발지역 내 사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조림을 

할 수 없는 산림 소유자(산주) 대신 영림공사가 강제로 조림

을 대집행하고 미래의 발생 수익을 산주와 나누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었다. 조림과 산림경영을 시행하는 자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개발기금을 설치하

고 융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입목의 저당권을 보장하는 ｢입

목에 관한 법률(1973.2.6.)｣을 제정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개발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해졌는데, 제도 설계 초기에는 

200억 원 규모를 고려하였다(The Chosun Ilbo, June 2, 

1972). 당시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 마련을 위해 경

부고속도로 건설비 429억 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6)에 준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또한, 장기

적으로 임업의 위험 요인인 산불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973년 2월 15일 영림공사가 발족한다는 기사(The Maeil 

Business Newspaper, February 2, 1973)가 나올 정도로 영림

공사 설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돌연 영림공사의 폐지와 농림부 산림

청의 내무부 이관이 결정되었다(The Dong-A Ilbo, February 

23, 1973;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73). 이에 따라 3월 

3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산림청은 내무부로 이관되었

고 3월 5일 ｢산림개발법｣을 개정하여 영림공사 관련 27개 

조항 전체가 삭제되었다. 곧이어 3월 10일 대한민국 산림정

책의 전환점이라 평가받고 있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

획(1973∼1982)�(제1차 계획)이 내무부 치안국 강당에서 공

식 발표되었다(NFCF, 1973). 이 모든 결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언 이후 만들어진 비상국무회

의에서 내려졌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이유로 영림공사를 설립하려 했고 어

떤 까닭으로 폐지하였는가? 영림공사의 폐지와 산림청의 내

무부 이관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큰 틀에서 

답한 선행 연구가 있다(Bae, 2007). 요약하면, 박정희 대통령

이 영림공사 설립에 들어가는 재정적 제약과 10년 안에 산림

녹화를 달성하려는 시간적 제약으로 영림공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내무부 행정력 중심의 치산녹화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산림정책의 변화를 경영중심에서 행

정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연구는 제1차 계획에 

초점을 두고 영림공사를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나, 이 논문은 

영림공사에 중점을 두고 제1차 계획과의 관련성을 다룰 것이

다. 특히, 당시 신문과 비상국무회의 자료 등을 발굴하여 선

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1972년의 영림공사 설립 과정과 

그 과정에서 수행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림공사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임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

조를 가장 혁신적으로 다룬 정책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규

모의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임업의 장애 요인인 영세한 사유

림 소유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특수개발지역 내 

사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산주의 의사와 관계없

이 경영권을 영림공사로 이전하고 장래 발생하는 산물 수익

을 산주와 영림공사가 나누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사유림 

경영권의 강제 이전이 산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

장과 황폐한 산림을 녹화하고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불

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였던 정책이었다. 당시 박정

희 정부가 인식한 산림 문제 가운데 황폐한 산림은 산림정책 

전환으로 수행된 산림녹화 프로그램(1973∼1987)으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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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녹화되었다. 반면, 영림공사 설립으로 해결하려 했던 영세

한 사유림 소유구조는 영림공사 폐지 이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1970년대 영림공사 설립 과정에서 고민

했던 정책 대안들과 영림공사를 폐지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

는 것은 현재 당면한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와 경쟁력 있는 

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연구 방법

박정희 정부가 결정한 영림공사의 설립과 폐지, 연이은 산

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제1차 계획의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로 매틀랜드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이용하였다

(Mathland, 1995). 매틀랜드는 정책 권고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조건을 식별하는 데 기존의 이론적 연구가 실패해 왔다

고 보았다. 즉, 정책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

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연구는 정책을 식별하는 조건을 확인

하지 않은 채 모순된 정책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다. 매틀랜드는 정책의 모호성과 정책 집행자와 행위자 간 

갈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정책의 모호성은 정책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고 갈등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둘러싼 정책 집행자와 행위

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매틀랜드는 정책의 모호

성과 정책에 대한 갈등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된 4개의 행렬

에 맞는 집행 과정의 유형, 해당 유형의 집행 결과를 결정하

는 핵심 원리, 그 범주에 해당하는 정책 사례 형식으로 설명

하고 있다(Figure 1).

첫 번째 유형은 낮은 정책 모호성과 낮은 정책 갈등의 행정

적 집행(administrative implementation)이다. 정책의 목표도 

명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역시 명확하여 정책

의 모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책 집행자와 

행위자 사이의 갈등도 낮은 유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모호

성과 갈등이 낮은 선택 상황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성립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Simon(1960)은 이

러한 유형의 결정을 프로그램화된 결정(programmed decision)

이라 불렀다. 행정적 집행의 핵심 원리는 집행 결과가 자원

(resource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의 천연두 박멸 프로그램처럼 충분한 자원이 해당 프로그램

에 배정된다면, 바람직한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달성되는 유

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낮은 정책 모호성과 높은 정책 갈등의 정치

적 집행(political implementation)이다. 행위자들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들이 서로 양립이 불가

능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수단을 둘러싸고도 격렬

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적 집행에서의 핵심 원리는 

집행 결과가 권력(power)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학버스(Busing) 강제 이용으로 주거지 분리와 인종 차별을 

완화하고 학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높은 갈등을 수

반하지만, 모호성이 낮은 대표적 사례이다. 중앙정부와 법원

의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책은 집행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높은 정책 모호성과 낮은 정책 갈등의 실험

적 집행(experimental implementation)이다. 정의상 실험적 

집행은 선호가 문제이며, 기술이 불확실한 사례를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정책 집행 결과는 주로 어떤 행위자들이 실제로 

Figure 1. Ambiguity-conflict matrix: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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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유형

을 이끄는 핵심 원리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이 

과정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취

학 전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start)가 실험적 집행

의 대표적 사례이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추진된 헤드스

타트는 프로그램의 목표조차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식에 

머물렀음에도 적극적인 제안자의 다양한 제안서가 축적됨에 

따라 프로그램이 점차 구조화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높은 정책 모호성과 높은 정책 갈등의 상징

적 집행(symbolic implementation)이다. 이 유형의 핵심 원리

는 지역에서의 연합 역량(coalition strength)이 집행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진로는 가용 자원을 통제하는 

현장 행위자들의 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사회행동기관(Community 

Action Agencies: CAA)은 상징적 집행의 대표적 사례이다. 

CAA의 명시적 목표는 지역 주민의 권한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거의 모든 참여자

에게 불분명했다. 이러한 큰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CAA는 

상당한 논쟁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는 모호한 정책이 초래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매틀랜드의 정책 집행의 모호성-갈등 행렬 모형

을 이용하여 박정희 정부의 영림공사 폐지와 산림청의 내무

부 이관을 바라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 틀이 정책 집행

의 유형에 따른 정책 전환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왜 

이런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신문 기사, 정책 문서 등을 

찾아 산림정책의 전환 이유를 파악하는 맥락적 접근을 시도

하였다. 

결  과

1. 산림정책의 전환 과정

1) 산림과 임업 현황

먼저 영림공사 설립 논의가 시작되는 1972년의 직전 해인 1971

년의 산림과 임업의 현황을 살펴보자(Forestry Administration 

of Korea, 1973). 산림면적은 667만 ha로, 국토 면적의 약 

67%를 차지했다. 소유별 산림면적 비율을 보면, 국유림 

19.4%, 공유림 7.4%, 사유림 73.2%였다. 이중 무립목지는 

산림면적의 12.5%(832,525 ha)를 차지하였고, 특히 사방사

업이 필요한 산지 86,007 ha가 포함되었다. 총 임목축적은 

7,077만 m3, ha당 임목축적은 10.6 m3였다. 소유별 임목축적 

구성 비율을 보면 국유림 49.9%, 공유림 7.4%, 사유림 

42.7%였다. 국유림의 ha당 임목축적(27.2 m3)은 사유림(6.2 

m3)보다 4.4배나 높았다. 사유림 소유구조를 보면, 176만 명

의 산주 가운데 소재산주는 84.4%, 부재산주는 15.6%였다. 

1 ha 미만의 산주가 56%, 1∼5 ha 미만의 산주가 32%,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10 ha 이상의 산주 수는 4.3%에 

불과했다. 당시 산림의 대부분은 사유림이었으며, 국유림과 

비교하여 빈약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 아래에

서 황폐한 사유림을 녹화하는 것이 당시 정부가 직면한 핵심 

산림 문제였다.

1971년 국민총생산은 1조 5,618억 원이었는데, 임업은 

1.4%인 221억 원을 생산했다. 원목 소비량은 총 478만 m3로, 

국산 원목의 비율은 21.6%였다. 국산 원목 공급량은 총 임목

축적의 1.5%를 차지하였다. 당시 입목의 경급이 작아 조재율

을 가슴높이지름(DBH) 20 cm 미만인 0.8로 가정(Son et al., 

2016)하여 원목을 입목으로 환산하면 당시 원목 생산량은 

총 임목축적의 1.8%에 해당한다. 국산 원목 공급량의 45%

는 석탄 광산 등에 쓰이는 갱목이었고, 이어 일반용재가 

29%, 펄프용재가 26%를 차지하였다. 수입 목재의 76%는 

합판용재가 차지하였다. 당시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림

이 있음에도 국내 목재 소비량의 78.4%를 수입하는 데 1억 

6,189만 불의 외화를 사용하는 목재 수입은 수출제일주의

(Oh, 2010)를 내세운 박정희 정부에게는 심각한 산림 문제

로 인식되었다. 

2) 영림공사 설립 배경과 과정

다음으로 영림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다. 박정

희 대통령은 1972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지방연두순

시를 수행하였다. 2월 8일 대통령의 지방연두순시를 수행

한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구태회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

령의 지시사항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단

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산림녹화와 경제림 조

성’(The Maeil Business Newspaper, February 9, 1972)의 

추진으로, 특히 유휴 산지의 경제림 조성에 방점이 두어졌다

(The Kyunghyang Shinmun, February 9, 1972). 당시 여당

은 산주가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이유를 임업의 

낮은 경제성과 산림개발에 관심이 없는 부재산주에 있다고 

보았다. 구태회가 제시한 구체적 대안은 세 가지였다(The 

Chosun Ilbo, February 9, 1972). 첫째는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이 조림에 투자하지 못하니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어 도시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 시

장에서 소비되는 원목을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그 이익의 일

정 부분을 조림사업에 강제 투자케 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부재산주의 산림을 조림사업의 실수요자가 쓸 수 있도록 하

는 반 강제적 혜택과 이익 분배 방안이다. 구태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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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담는 가칭 산림조성법을 제정(The Maeil Business 

Newspaper, February 9, 1972)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대안 모두 

이후 ｢산림개발법｣과 ｢산림개발법시행령｣에 포함된다.

1972년 3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정부-여당 연석

회의에서 강봉수 산림청장은 ｢산지개발법안｣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종합적인 산지개발을 위해 당과 

협의하여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The 

Maeil Business Newspaper, March 31, 1972). 박 대통령의 

지방연두순시 지시사항이 ｢산지개발법안｣의 제정으로 구체

화되었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부처는 산림청으로 정리

되었다. 당시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산림청의 법률안과 구체

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박대통령은 그동

안 정부의 산림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는 기사(The Maeil Business Newspaper, March 

31, 1972)에서 대통령의 산림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6월 2일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는 ‘｢보호｣에서 ｢경

영｣으로’라는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은 ｢산림개혁｣이라 불리

는 산림 관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다루었다. 당정이 합의하여 6월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림개발법안｣의 핵심은 영세 사유림 소유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산주에게 

1년 이내에 조림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일반개

발지역의 산주가 조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림청장은 산

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림계, 산림조합, 법인(공단) 등에게 

조림의 대집행을 명령하고, 산주와 수익을 강제적으로 분배

하도록 했다. 또한 용재림 생산을 목표로 하는 5만 정보 이상

의 특수개발지역은 국가가 설립한 공단이 산주 의사와 관계

없이 경영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산림녹

화의 주체로 ①조림을 수행할 수 있는 산주, ②일반개발지역

은 산림계, ③특수개발지역은 국가가 설립할 공단이 맡도록 

설계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출자하는 공단(200억 원) 설립을 

｢산림개발법안｣에 담고 임업 투자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금

을 지원하는 산림개발금고(200억 원)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림개발금고법안｣을 제정하려 했다. 더불어 조림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융자를 받기 위해 조림한 나무를 담보로 저당권

을 설정할 수 있는 ｢입목담보법안｣을 함께 제정할 계획이었

다. 관련 3개 법안은 예산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산림청이 

아닌 공화당의 한병기 의원이 주도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

였다. 한병기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하게 된 이유는 

한 의원이 1971년 10월부터 국회 농림위에서 임정연구회를 

만들어 산림개발 문제를 연구하였던 앞선 활동과 지난 3월 

대통령이 산림청장에게 “당과 협의하여 완벽한 법안을 만들

어 보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산림개발 관련 법안에 대해 “산림개발의 초점은 

이들 소규모 임야를 대단위화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

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집약”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무릅쓴 강력한 개발 조처와 

개발금융 지원을 병행한 2원적 구조”라 평가했다. 산주의 의

사와 관계없이 대집행과 수익 분배 계약이 강제적으로 체결

된다는 점에서 당시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

장된다”를 침해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 산림개발법

을 제안한 관계자는 “이렇게 강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한 

산림개발은 요원한 일”이라고 인식하였고, 헌법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를 들어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972년 6월 29일 청와대-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한병기 

의원이 제안한 ｢산림개발법안｣과 부수법인 ｢입목저당법안｣

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The Dong-A Ilbo, June 30, 1972).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산림정책의 일대 혁신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①관계 부처는 산

림개발법안의 취지에 따라 우선 연차적으로 몇 군데의 시범

적인 조림사업을 이룩하여 일반인에게 조림사업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②공무원의 퇴직금 일

부를 조림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방안

과 임야에 대한 일반의 투자요건 조성 방안 등 조림을 기업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The Chosun Ilbo, June 30, 1972). 최종적으로 

제정된 ｢산림개발법｣에 ①의 ‘시범조림’과 ②의 ‘조림을 기

업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림공사를 설립하여 시범 조림사

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 공무원 퇴직금을 이용

한 조림 사업 투자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 출자금으로 영림공

사를 설립하고 산림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72년 7월 11일 농림부 장관 김보현은 ①국회에 계류중

인 ｢산림개발법안｣(의원입법), ｢산림개발금고법안｣(의원입

법), ｢산지개발촉진법안｣(농림부)을 ｢산림개발법안｣으로 병

합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②조림을 전담하는 영림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③조림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개 표준 수종2)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The Kyunghyang 

1) “특수개발지역 내에서는 사유림이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

리, 영림공사나 다른 기관에서 경영을 맡도록 한다. 누구든지 

좁은 땅을 규모있게 이용해야 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

다. (중략) 정부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장정책을 쓰지 않고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서 규제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The Kyunghyang Shinmun, July 31, 

1972).

2) 속성수, 유실수, 장기수 각각 7 수종, 총 21 수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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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mun, July 11, 1972). 이로부터 정부가 산림개발 관련 

법률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일안을 만들고 대규모 

조림을 전담하는 조직을 영림공사로 확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2년 8월, 1973년 새해 재정투융자 2,155억 원이 확정되

었고 그 안에 주요 정책사업으로 영림공사 출자금 5억 원이 

포함되었다(The Dong-A Ilbo, August 23, 1972). 아직 법률

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미리 확정됨에 따라 산림개

발법의 제정과 영림공사 설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ugust 25, 1972). 산림청

은 1972년 10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산림개발법안｣을 

사전 보고하고 10월 16일 ｢산림개발법안3)｣의 연내 입법을 

전제로 미개발 사유 산지에 대해 ①앞으로 설립될 영림공사

가 모범특수개발 2개 지역 4천 정보(국공유림 포함), ②산림

계가 일반개발 14개 지역 58,300정보를 대행 조림한다는 방

침을 세웠다(The Maeil Business Newspaper, October 16, 

1972). 지난 6월 대통령의 시범조림 추진 지시를 반영하여 

영림공사가 2개 특수개발지역에서 모범 조림을 추진하고 산

림계가 추진하는 일반개발지역 14개도 사전에 구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모범 특수개발지역에 모든 소

유 산림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영림공사의 업무 범

위가 사유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2∼1973년은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사 측

면에서도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단되는 비상

시국하에서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정

책형성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사라졌고, 이후 산림개발 관

련 법률은 모두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1972년 11월 6일 강봉수 산림청장은 더욱 구체적인 산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①특수개발지역의 

시범, 대량 조림을 전담할 영림공사 신설, ②200억 원 규모

의 임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내년 안에 5억 

원의 재원 확보, ③조림자에게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록세 등을 면제하고 묘목대와 비료대를 국가가 보조하여 조

림 의욕 제고, ④장기수 위주의 조림에서 속성수와 유실수 

위주의 조림으로 전환, ⑤경사 25도 이하의 상대임지는 농경

지, 과수원, 목초지 등으로 개간하여 1976년까지 17만 6천 

정보의 임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The Dong-A 

Ilbo, November 6, 1972). 이 계획은 조림 시행자에게 세제 

(The Chosun Ilbo, July 12, 1972).

3) 원문은 산지개발법안으로 되어 있다. 많은 신문 가시가 산림개

발법과 산지개발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혜택을 강화하고 조림 정책도 장기수에서 단기에 소득이 창

출되는 유실수와 민둥산을 빠르게 녹화할 수 있는 속성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산지를 경사도 25도로 구

분하여 25도 이하의 상대임지를 농지, 과수지, 목초지로 전

용하는 산지이용 정책이 추가되었다. 즉, 빠른 산림녹화와 

조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속성수와 유실수 위주의 조림정

책으로 전환하고 국토개발 차원에서 임업의 경제성에서 산지

의 경제성으로 폭을 넓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1970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간이 산지이용구분조사(Forestry 

Administration of Korea, 1970)4)를 완료하여,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를 구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산림개발법 제정과 영림공사 설립

결국 1972년 12월 22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산림개발법｣ 

제정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제정하였다. ｢산림개발

법｣의 제정 목적은 “산림개발의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하여 

임산자원의 비약적인 증강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산림개발

의 획기적인 계기’, ‘임산자원의 비약적 증강’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유림 경영의 획기적인 계기

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①산림개발지역의 지정

과 그 지역에서의 사무 집행, ②산림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영림공사의 설립⋅운영, ③산림개발기금에 의한 장

기저리의 융자, ④산주 등에 대한 조림상의 규제, ⑤기타 산

림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개발법｣

의 핵심을 10개 항목으로 요약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1973).

먼저, 전국의 산림을 용재림개발권, 풍치림개발권, 농용림

개발권으로 구분하여 10년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은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수행하여 

산림으로 유지할 절대임지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상대임지로 

구분할 계획이었다. 절대임지는 임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

재림개발권과 고속도로변, 공원, 명승지, 도시주변 녹지 등 

풍치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풍치림개발권으로 구분한다. 

상대임지는 장기적으로 농지, 과수지, 초지 등으로 사용할 농

용림개발권으로 지정한다. 개발지역을 지정할 때는 조림지, 

농경지, 사방지, 초지 등의 용도를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고

시하고 산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3대 개발권 지정과 종합

개발계획은 신설될 산림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

록 하였다.

다음으로, 산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산림을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반개발지역으로, 기술적⋅경제적 능력

4) 산림을 이용할 절대임지(성림지,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와 다

른 용도로 전용할 상대임지(경작가능지, 과수원가능지, 목야가

능지, 상전 및 초지가능지)로 8등분하였다.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15권 제1호 (2026)76 

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산림을 개발하

게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하

도록 규정했다. 일반개발지역은 산주에게 개발의 의무를 지

우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산림계, 산림조합 기타 능력 

있는 자에게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후 6월 내에 비용변상

이 없을 때는 산물분수계약이 체결되고 지상권이 설정된 것

으로 정하였다. 즉. 사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조

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주의 경영권을 산림계와 영림공사

로 이전하여 강제적으로 대집행과 산물분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였다.

특수개발지역의 경영권자는 영림공사 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로서 산림청장의 지정

을 받은 자에 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사업을 효율적, 시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영림공사를 설립하였다. 영림공사가 경영하는 산림

에 조림 투자자가 있을 때는 투자액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하여 조림하고 투자액에 보조액을 가산한 액면금액과 조림

지, 조림량, 수확기의 산물 배당 등을 기재한 조림증서를 발

급하도록 하였다. 

영림공사의 성패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투자 대비 수익

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특히 초기 비용이 많

이 들지만, 수익은 20∼30년 뒤에나 발생하는 용재림 경영의 

특성상 초기 적자는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영림공사의 업무는 단순히 특수개발지역에서의 사유림 경영

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았다. 산림의 매수와 경영, 양

여 또는 대부받은 국유림의 경영,5) 묘목 및 임산물 생산⋅가

공⋅처분, 임업자재 및 가공시설재의 수입과 임산물 및 가공

산물 수출, 정부 위촉 사업 등 매우 광범위하였다. 영림공사

가 수행할 업무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산림청의 기본 

사무와 중복성 발생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하는 산림개발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산림개발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물을 대량으로 벌채, 이용, 판

매하는 자에게 스스로 조림을 하거나6) 영림공사로부터 조림

증서를 인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 면적, 

개발 능력으로 보아 산주 또는 대집행자에 의한 개발이 부적당

5) 1973년 2월 16일 산림법을 일부 개정하여 “산림청장은 조림

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제48조의 2)”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산림법의 개정으로 영림공사는 국유림

에서 조림을 수행하고 수익을 분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6) ｢산림개발법시행령(1973.7.11.)｣을 제정하여 조림명령대상(제

39조)과 조림기준등(제40조)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1회에 3

백 m3 이상의 입목을 벌채하는 자는 입목가격의 천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 산림을 국가 또는 영림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영림공사의 폐지

산림청은 법과 예산이 마련되자, 영림공사 설립을 서둘렀

다. 구체적으로 1973년 2월 15일 영림공사가 발족된다는 기

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1973년 2월 13일 박정희 대통령

은 충남-북 연두순시에서 산림녹화를 강조하면서 영림공사

의 임무를 부정하는 지시사항을 내렸다.7) 이 기사로부터 박

정희 대통령은 산림녹화가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민이 당장 조림에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하고 영림공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개발법｣에

서 임무로 규정한 장기 용재림 조성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할 수종을 개발하고 양묘 사업과 지도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1년 가까이 논의하

7) “�이제까지 해마다 정부가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으나 

그것이 나무를 직접 돌보고 기를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 왔다�고 말하고 �예컨대 가난한 농민을 

보고 50년 후에라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용재림을 심으라고 

해본들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 박대통령은 

�특히 영림공사 운영의 효율화를 지시하면서 국영기업체가 일

반 재벌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용재림을 몇 군데 심어놓고 거

기서 나올 이익을 기다리면서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그러한 일은 자금 등의 여유가 있는 민

간인에게 맡기고 영림공사는 농민이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과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

다”(The Chosun Ilbo, February 14, 1973). “금년도 지방순

시에세 박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대체로 ①새마을사업의 내

실화 및 ②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림녹화계획의 추진, 

그리고 ③도별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시사항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점이 

있다면 그 첫째는 모든 사업이 크든 작든간에 사업의 주체인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중략) 박대

통령은 과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도 아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나무의 성장을 

돌볼 수 있는 국민은 산기슭이나 산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인

데 반해 그 나무의 성장이 농민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0년, 50년 걸려야 재목이 되는 나무가 

수익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농민의 생활이 너무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확정된 산지개

발법으로 산의 소유권에 별 구애없이 인근 산을 개발할 수 있

는 길이 열린 이상 몇십년이 아닌 3, 4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종만 있다면 농민들이 기꺼이 산림녹화에 나설 것이라

는 전망 아래 그러한 수종(박대통령은 밤나무를 대표적으로 예

시했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새로 발족

한 영림공사도 용재림에 손을 대기보다는 이러한 농민들의 소

득증대를 뒷받침할 양묘사업 및 지도사업을 주무로 하는 방안

을 강구토록 당부하고, 이러한 ｢전략수종｣의 묘목 공급이 원활

히 될 때까지는 농민들에게 양묘를 권장, 이를 정부가 사들여 

다시 필요한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The Chosun Ilbo, February 1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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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한 영림공사의 설립 목적을 일거에 부정하는 지시였

다. 비상시국에서 대통령이 영림공사의 역할을 일반 재벌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바라보고 영림공사 직원을 월급이나 타 

먹는 사람8)으로 규정함으로써 영림공사의 설립 근거는 사라

지게 되었다. 

결국 1973년 2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산림청을 농림

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공포

(안)｣과 함께 ｢산림개발법중 개정법률공포(안)｣이 가결되었

다. 그 내용은 “앞으로 설립할 예정이던 영림공사를 설립하

지 아니하고 동공사 출자금으로 73년도 정부 예산에 계상한 

5억원을 전액 산림사업에 투자함이 황폐된 산림을 급속히 

복구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책일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김

보현 농림부장관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National 

Archives of Korea, 1973). 김종필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상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은 이의 없이 통과되어, 3월 5일 공

포되었다. 결국 산림개발의 이행 주체로 설정한 영림공사는 

간판을 내걸기 직전에 폐지되었고 그 빈 자리는 산림계와 

내무부 행정력의 몫이 되었다. 

5)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제1차 계획 수립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제1차 계획 수립 과정은 이미 선행 

연구(Kim, 1999; Kim, 2007; Bae, 2007)에서 자세히 다루었

다. 이 절에서는 영림공사의 폐지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의 

관련성만을 다룬다. 

1972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월 17

일 대통령 특별선언, 즉 유신 선언과 12월 27일 유신헌법의 

공포였다. 정책형성의 핵심 주체인 국회의 역할은 사라지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973년은 유신 원년으로 특별했다. 유신 선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은 1973년 1월 12일 2시간 17분이

나 계속된 연두기자회견에서 10월 유신이 지향하는 1980년

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의 부강한 대

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으로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이라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토를 녹화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를 만

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Oh, 2010). 유신 체제 아래에서 

산림녹화는 10년 내 꼭 달성해야 할 유신 과업이 되었다. 

8) “그런데 대통령이 영림공사의 취지를 잘못 인식하고 영림공사

를 퇴직임업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한 필요 없는 낭비기관으로 

생각하여 영림공사 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후문이었

다.”(Park, 1997).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 이후 산림정책과 관련한 

일정을 보면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

획한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월 15일 강봉수 산림

청장을 경질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손수익을 산림청장으

로 임명하였다. 대통령이 유신 과업을 이행할 신뢰할 만한 

정책집행자이자 산림청의 강력한 정책결정자로 손수익을 선

택한 것이다. 대통령이 1월 16일 농림부 업무보고가 아닌 1월 

22일 내무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청의 정책 집행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Kim, 2007) 역시 대통령이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

을 이미 결정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후 2월 13일 충청

남⋅북도 도정 업무보고 시 대통령은 김현옥 내무부 장관과 

손수익 산림청장을 차로 불러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을 직접 

지시하였다(Kim, 2007). 산림청장의 국무총리 보고 이후 2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농림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영림

공사 폐지가 동시에 결정되었다. 

대통령은 결국 단기간에 산림녹화 완성이라는 유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큰 영림공

사 대신 강력한 내무부의 행정력을 선택하였다. Ha(2010)는 

농림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을 “박정희 대통령의 경직적 인

식 체계에서 비롯되는 물리적 억압력 의존 선호의 발로”로 

평가하고 있다. 10년 내 100만 ha 조림 계획을 담고 있는 

제1차 계획이 유신 체제의 중점사업이 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비상국무회의나 새마을 국무회의에 수시로 배석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충원, 예산 문제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산림정책의 전환 원인

매틀랜드의 정책 집행의 모호성-갈등 행렬 모형을 이용하

여 박정희 정부의 영림공사 폐지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을 

고찰한다. 산림개발법의 제정과 영림공사의 설립, 농림부 산

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제1차 계획의 정책 목표는 비교적 뚜

렷하기에 정책의 모호성이 큰 실험적 정책 집행과 상징적 정

책 집행 유형은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산림개발법｣을 

제정하고 영림공사를 설립하는 정책은 “산림개발의 획기적

인 계기를 조성하여 임산자원의 비약적인 증강을 도모”한다

는 정책 목표에 다소 모호성이 존재했다. 또한, 이를 집행하

는 영림공사 설립이라는 정책 수단을 두고도 산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와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인해 산림

청과 다른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집행 유형

이었다. 반면 산림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

림부 산림청을 행정력과 경찰력을 보유한 내무부로 이관하고 

산림녹화를 위해 100만 ha 조림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한 

제1차 계획은 정책 목표의 모호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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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 내무부 행정력에 집

중하고 영림공사를 폐지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투입을 반대하

는 경제부처와 갈등을 줄이는 행정적 집행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림공사의 폐지와 산림청의 내무부 이

관 과정은 정책 목표의 모호성을 줄이고 정책 수단을 둘러싼 

갈등을 낮추기 위해 정치적 집행 과정을 행정적 집행 과정으

로 전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 집행이 행정적 집행으로 

전환하게 되자, 집행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원리는 ‘행정력’

이라는 자원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내무부의 행정력을 신뢰

했고, 행정력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산림녹화의 성공 가능성

은 높아졌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는 왜 이러한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

을까? 1972년 1년 가까이 대통령 자신이 포함된 논의 과정에

서 결정된 내용을 왜 번복하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전환 요인은 유신 선언이라는 정치적 변동이

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

련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산림녹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어 유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

다. 유신 원년인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제

시한 1980년대 미래의 국가 청사진 중 하나는 민둥산을 말끔

히 녹화한 아름다운 국토였다. 국토녹화는 대통령이 가장 원

하는 유신 과업이 되었다.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달성처럼, 도전적인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행정력

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을 체화

한 대통령(Oh, 2010)조차 영림공사 설립에 막대한 정부 재정

을 투입하더라도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정치적 변동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의 대안은 

산림개발의 주체인 영림공사를 폐지하고 강력한 내무부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마을 단위 산림계를 산림녹화의 

주체로 삼아 10년 내 산림녹화를 효율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었다. 

둘째, 정책 수단을 둘러싼 갈등이다. 산림개발법의 핵심은 

사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조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주의 경영권을 산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림공사로 

이전하고 미래 발생할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었다. 분명 산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였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산림개발법

을 제정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와 갈등이 발생할 

잠재성이 있었다. 

셋째, 영림공사와 산림개발기금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을 정부가 대기 어려웠던 재정 압박이다. 1972년 산림청 1년 

예산(62.7억 원)의 6.4배에 가까운 영림공사 설립 비용과 산

림개발기금은 재정 당국과 청와대 경제 관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모였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가 429억 원이

라는 것을 고려하면,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에 드는 

400억 원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산림개

발법｣ 제정 당시 산림개발기금의 규모를 영림공사의 정부 출

자금과 같이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1972년 12월 4일 

확정된 정부 예산은 정부가 당초에 제출하였던 6,980억 원보

다 386억 원이 감축된 6,594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정부 

스스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초긴축예산”(The Bank of 

Korea, 1973)이라 할 정도였다.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에 많

은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넷째, 산림청과 영림공사의 업무 중복성이다. 1972년 행정

개혁조사위원회는 영림공사의 신설로 중복기구인 산림청의 

폐지를 건의하였고 “농림부는 존폐가 위태롭게 된 산림청의 

존속을 위해 식량청 신설마저 마다하고 산림청 존속을 끝까

지 고집”(The Chosun Ilbo, January 14, 1973)했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영림공사의 업무는 단순히 특수개발지역의 사유

림 경영에 한정되지 않고 국유림 경영 대행, 국내 임산물 생

산, 가공, 처분에서 임산물 목재무역까지 담당할 수 있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산림청과 영림공사의 양립은 

어려워졌다. 

결국 대통령은 영림공사의 업무를 조정하여 산림청과 양립

하기보다는 영림공사를 폐지하고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

여 정부의 행정력을 중심으로 산림녹화를 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  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유신 체제 아래에서 산림개발의 

주체인 영림공사 설립을 폐지하고 국토녹화라는 유신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림부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했

다. 10년 내 헐벗은 산림을 완전히 녹화한다는 유신 과업의 

시간적 제약은 산림녹화 주체로서의 영림공사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하여, 영림공사 설립과 산림개발기금

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적 압박, 산림청과 영림공사의 업무 

중복성, 사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강제 분리에 따른 재산

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곁들여졌다. 그러나 재정적 압박, 

업무 중복성, 재산권 침해는 1972년 내내 대통령이 포함된 

｢산림개발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다루어진 사안이었다. 

결국 유신 체제라는 강력한 정치적 변동이 원인이 되어 영림

공사 설립을 결정한 대통령 자신이 영림공사의 폐지와 산림

청의 내무부 이관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 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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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부터 비상국무

회의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이었다. 

1973년 산림정책 전환 이후 대한민국은 산림녹화에 성공

하여 민둥산은 사라졌고 산림자원은 놀랍게 성장했다. 한 예

로, 1971년 대비 2024년 평균 임목축적은 1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는 더욱 고착되었

고,9) 국민경제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산림녹화 주체인 산림계는 산림경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는 성공했으

나 임업은 없다’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영림공사가 사유림 경

영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폐지한 것은 잘못

이라는 주장(Park, 1997)10)도, 한정된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영림공사 폐지는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영세한 사유림 소유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영림공사라는 전문 경영조직을 

신설하려 했던 혁신적 시도는 좌절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영

세한 사유림 소유구조를 극복하고 임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

제에 기여하려 한다면, 1970년대에 직면했던 산림 문제는 여

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산림관리 목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산림기본법 제1조). 후자

와 관련하여 임업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영세

한 사유림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

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1970년 초반 산림개발 

주체로서의 영림공사 모형은 ①산림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산

림을 공동 경영하는 규모화 방안, ②실효성 있는 사유림 경영

권의 자발적 위탁 방안 개발, ③전문 산림경영 조직의 신설 

또는 육성 방안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소유권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

고 1970년대와 달리 현재 사유림 경영권의 강제 분리는 불가

능하며,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적 관점을 지닌 전문 

산림경영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 사유림의 소재산주 비율과 산주 1인당 산림면적은 산주의 분할 

증여와 상속으로 지속 감소하였다. 소재산주의 비율은 1971

년 84.4%에서 2024년 44.2%, 1인당 산림면적은 1971년 2.6 

ha에서 2024년 1.7 ha로 줄었다(Forestry Administration of 

Korea, 1973; KFS, 2025). 

10) Park(1997)은 영림공사의 설립 의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하기 어려운 산림경영관리를 사기업적 장점을 살린 영림공

사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므로서, 산림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남는 기술인력의 활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고, 1997

년 빈사 상태에 있는 임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

단체, 관련단체, 수익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보조하며 싼 

차입금을 제공하는 영림공사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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